
원전오염수 시찰단, 대한민국 국민 안전 보호가 목적입니다 

안전성평가도 못하는 ‘시찰단’은 필요없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어제 5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찰단이 원전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자력산업을 
총괄하는 일본 경제수장이 분명하게 시찰단의 역할을 명시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한일정상회담 주요성과로 분명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
견’을 명시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있었던 업무보고 자료에서 독자적 오염수 처
리의 안전성을 검토 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일정상회담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성을 위협하며, 사실상 방류의 근거 면피를 목적으로 하는 시찰임을 밝힌 것
입니다. 방류가 원칙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추인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여름부터 태평양 바다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
류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 
어제 있었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 1차관의 발언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은 국익에 기여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안전, 국민생명보호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단순 관람을 위한 시찰단 파견은 무의미 합니다.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검증을 위한 검증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원전 오
염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는 일본정부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일정상회담이 굴욕외교, 국익제로외교, 호갱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후
쿠시마원전오염수 시찰 합의가 굴욕과 호갱외교의 가장 앞자리에 놓인다면, 민주
당은 국민안전 수호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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